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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인 대학 중 하나가 되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탁월한 교육, 연구, 창의적 활동 및 봉사를 통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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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학사, 석사, 박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351개의 학위 프
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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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소 중립은 전 세계 정부가 화석 연료 의존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중요한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수소경제가 많은 국가에서 비전과 
정책 목표로 채택되면서 대안으로 수소가 고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개발해 
왔지만, 여전히 기술적 한계, 정책 일관성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해양분야의 수소경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정부 조정, 시장 창출, 기술 개발에 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독일, 일본, 미국의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기존 정책을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와 수행된 
연구와 검토, 이에 따라 도출된 정책제안은 우리나라 해양분야의 
수소전환을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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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탄소 중립이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구하며 화석에너지에 의존해 온 경제와 산업생
태계를 그린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한 전력 용량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전 세계 전력 용량 
증가의 거의 9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성장은 태양광과 육상 및 해상 풍력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이
는데, IEA의 전망에 따르면, 전체 해상풍력 용량은 2026년까지 3배 이
상 증가해 세계 풍력시장의 약 5분의 1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1).

그러나 신재생 발전량은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고, 이
를 교통수단에 적용하려면 경량, 고밀도 에너지 저장 장치의 개발이 필
요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
가 제안되었다2).

그러나 기술 미성숙으로 인한 단기 수익의 불확실성과 막대한 초
기 투자 비용으로 인해 민간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에 민간이 수소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제약이 크므로, 수소경제가 본 궤도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과 주도가 필수적이
다. 

이러한 정부 정책 결정은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과는 달리, 단기 
수익성보다는 탈탄소화, 수소 생태계의 조성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
자들의 수소 에너지의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고 수소와 다른 자원 간의 

1) 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 [IEA], 2021.
2)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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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야 하는 정책 과제에 직면해 있다3).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수소 공급량의 80%를 그린수소로 대체하
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했다4). 이 로드
맵은 전체 수소 사슬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후 국가 차원의 수소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후속 및 하위 전략들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1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로드맵과 후속 계획들의 일관성 있는 실행을 
위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수소경제 구현 초기인 현재 단계에
서 우리나라의 수소정책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시
기상조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Hanley et al., 2018
4) 산업통상자원부(MEI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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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보고서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와 정책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 차원의 수소정책과 프로그램이 어떠한 동인에 의
해 채택되었으며, 어떠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 이행체계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또한, 국가 수준의 수소정책의 전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가능한 
해양분야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책 또는 행정의 영역으로서의 
해양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해양 정책
은 해양환경·생태계의 보호, 해양 자원의 이용·개발 활동(해양경제 활동 
또는 해양산업), 해양영토 및 국제 관계를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포함한
다. 

해양경제 활동 또한 해양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럽 연합의 경제 활동의 통계적 명명법을 제정하는 규정
인 개정된 NACE(the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European Community)에서는 해양활동 그룹을 3가
지로 구분하고 있다. “완전한 해양활동”인 그룹 1은 해양 자원에 직접 
의존하는 별도의 산업 부문을 구성하며, “주로 해양활동”에 해당하는 그
룹 2은 해당 산업과 시설이 주로 해안 지역에 위치하거나 해안에 근접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은 해양 자
원을 직접 투입요소로 활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지리적
으로 사업체나 시설의 입지나, 활동의 공간이 해상 또는 해안일 것을 요
구한다5). 

따라서 수소경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수소 가치사슬 내에
서의 해양자원6)의 이용과 개발, 해양경제활동에서의 수소의 적극적 도
입, 주요 인프라의 해양 및 연안 입지 시 해양공간관리 및 해양환경과 

5) Surıs-Regueiro et al., 2013.
6)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생

물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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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이슈가 중요한 정책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 

<그림 1> 해양경제의 활동 그룹과 NACE Rev.2 분류

해양분야 해양산업 Marine Activities in NACE Rev.2

Group1

Living

resources

해양 어업

해양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동물, 유기체 및 재료(천연 진주, 

해면, 산호 및 조류)의 낚시 및 채취.

해양 양식업

해수에서의 수생생물(어류, 연체동물, 

갑각류)의 양식 또는 양식, 김 및 기타 

식용 해조류의 재배, 기수역, 탱크, 저

수지, 어류 부화장 등에서의 기타 활동

해산물 가공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의 가공 및 보

존

해산물 판매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기타 식품 

도매·소매 판매

선박 제조 조선 선박 및 부유식 구조물 건조

< 표 1 >  NACE Rev.2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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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정책을 검토할 때 해양 부문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다음의 
측면에서 의미 있다.

우선, 그린수소 생산에서의 해양재생에너지원의 활용 가능성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는 2050년 순 제로 목표 달성에 역부족일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은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7). 이러한 상황에서 2050년까지 전 세계적
으로 최대 300GW의 설치 용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해상

7) IEA, 2021

해양분야 해양산업 Marine Activities in NACE Rev.2

선박 제작 레저용 보트 및 스포츠용 보트 제작

수리 및 유지 선박 및 보트의 수리 및 유지 관리

운송

해상여객운송 해상 및 연안수역을 통한 여객운송

해상화물운송 해상 및 연안 해상을 통한 화물 운송

Group 

2

비생명자원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원유 및 천연가스 추출 및 그 지원 활

동

자갈 및 모래 

추출

점토, 산업용 골재 등 추출, 준설 및 자

갈 파쇄

소금 추출 해수에서 소금생산

건설  해양 건설 수로, 항만, 마리나, 수문 등의 건설

운송 교통서비스 활동

수상운송에 따른 서비스 활동(항만 등 

터미널 시설 운영, 항해, 도선 및 정박 

서비스, 인양, 등대 등)

수상운송장비 임대 및 운영



- 15 -

풍력, 조력, 파력 등과 같은 해양에너지원8)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대
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3%를 차지하는 해상운송 
부문에서도 탈탄소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국제
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점진적인 감축을 위한 틀 마련
에 착수했다9). 세계 해운 및 조선업계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한 대안으로 수소를 포함한 대체 연료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
다10). 

아울러, 수소 인프라의 중요한 입지로서 해양과 연안이 고려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소 저장, 탄소 포집 및 저장(CCS)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의 중요한 입지로서 해상과 연안의 기존 항만 및 석유화학 
시설이 고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수소 생산의 경제성이 확보
되지 않으면 수소 수입에 의존하게 될 수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양분야를 단일한 정책 분야로 상정하고 있는 한국 
정책·행정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해양분야의 통합 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부문과 관련된 정책과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해
양수산부11)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소경
제 정책에서 해양분야를 별도의 하위분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수소경제 전환에서의 해양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
양분야에서의 수소 도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해양재생에
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해양산업 분야의 수소 도입 확대를 위한 
노력은 다른 분야의 그린수소 도입과 공통적인 문제, 즉, 생산 효율성 

8) Ocean Energy System, 2017 
9) 국제해사기구(IMO), 2018
10) Xing et al., 2020
11) ｢정부조직법｣ 제44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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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관련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한 관련 산업 생태계 부족, 소비 인센
티브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더해, 해양그린수소에 가장 
적합한 방식인 해상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해양환경 및 생태계 파괴, 
인근 어업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해양분야의 행정 체계상의 복잡성의 문제도 우려된다. 해
양수산부(MOF)는 2020년 바이오수소 생산, 수소선박 개발, 해양수소벙
커링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
을 수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MTIE)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MSIT)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해양분야의 수소정책이 포괄적인 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의 더 넓
은 맥락 내에서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중요한 의
미가 있다. 특히, 수소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시장 창출과 연구·
개발 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통
해 응집력 있는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맥락을 반영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
은 질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해양 부문에서 수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
인가? 

(2) 해양 부문에서의 수소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어떻게 추진
하고 있나? 한국 정부의 주도를 비전, 목표 설정, 실행체계,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3) 현재 한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된 과제와 개선 방향
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다른 수소정책과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선도 
국가로 분류되는 주요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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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논의 배경 및 문헌연구

1. 논의의 배경

 (1) 수소경제로의 전환

‘수소경제’의 개념은 각국의 정책이나 연구자에 따라 강조하는 요
소가 조금씩 상이하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수소를 에너지 운반체로 널
리 활용하는 국가 경제 시스템12)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소 기반 에너지 
시스템의 아이디어는 1970년대 석유 위기를 계기로 공식화 되었으며, 운
송 부문의 미래 연료 공급과 관련한 용어로 부상하였다13). 

‘수소경제’의 개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수
소로서 이른바 ‘그린수소’를 지향한다. 그린수소에 대해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의미하는 ‘재생 가능한 수소’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화석연료 및 원자력 기반의 수
소 생산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충분히 낮을 때 '청정'또는 '블루
수소'로 분류하고 정책 대상으로 포함한다14).

현재의 수소에 대한 관심은 탄소 배출 제어, 에너지 안보를 실현
할 수단이자, 에너지 운반체로서의 광범위한 사용가능성이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수소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부상
하였다. CO2 농도를 550ppm 미만으로 안정화함으로써 지구 온도 상승
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로 제한하는 등의 도전적인 기후 변화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의 
60~80% 수준으로 크게 줄여야 한다. 이러한 기후 변화 목표를 실현하려
면 모든 부문에 걸쳐 다양한 기술과 완화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러한 전략에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배
치, 재생 가능 에너지원 또는 원자력 에너지 활용이 포함15)되며, 수소의 

12) Ekins & Hughes, 2009
13) Ball & Wietschel, 2009
14) Velazquez Abad & Dodd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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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은 이러한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림 2>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의 수소의 중요성

* NZE = Net zero Emissions Scenario. TFC =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 출처: IEA, 2023

둘째, 수소는 석유를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대안
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등 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석유 수요의 증가, 
최근 석유 공급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석유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해 석유 공급에 대한 우
려가 커지면서 수소와 같은 대체 연료에 대한 탐색이 촉발되었다. 국제 
수소 시장의 발전은 잠재적 에너지 공급자의 다양성을 더하여 특히 에너
지 수입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타 대체 연료와 달리 수소는 1차 에너지원에서 생산할 수 
있는 다목적 2차 에너지 운반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무게와 고속충전 측면에서의 이점을 가진 수소 연료전지 차량은 
전기 배터리 차량보다 장거리 및 대규모 운송에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소는 전력 수요가 낮을 때 잉여 재생 에
너지를 저장하여 그리드 균형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과 재생 
에너지의 공급 변동을 보완하기 위한 전기 저장 솔루션으로 기능하면서, 

15) Ball & Wietsche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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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간의 일시적인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6). 

이러한 수소에 관한 관심은 청정수소 채택에 대한 비용이 급격히 
개선됨에 따라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분
해는 저탄소 및 재생 가능한 전기 가격이 하락하고 전기분해 용량의 규
모화에 따라 60% 더 저렴해졌다.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 비용의 가장 
큰 원동력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80% 감소했으
며,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러한 비용 하락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
다. 동시에 전기분해 용량도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2015년 대비 2025년
까지 최소 55배 더 많은 용량이 예상되며, 이는 전기분해 자본 지출에서
도 유사한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7).  

<그림 3> 수소 응용 분야의 비용 경쟁력 전망

* 출처 : Hydrogen Council, 2020

16) Ball & Weeda, 2015
17) Hydrogen Counc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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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생산

수소는 물과 탄화수소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화합물의 형태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여러 공정을 통해 화석 연료 또는 재생 가능 에너
지원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오늘날 입증된 산업화된 생산 방식은 천연 
가스 개질, 석탄 가스화 및 물 전기 분해에 의한 생산이 활용된다. 

<그림 4> 수소 생산 (2020-2022년) 

* CCU = carbon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 출처 : IEA, 2023

물 전기분해의 경우, 사용된 전기의 CO2의 집약도에 의해 생산된 
CO2 발자국이 결정된다.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하는 물 전기 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CO2 배출이 없지만, 가장 비용이 많이 든
다. 반면, 천연가스 증기 개질(SMR)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저렴한 
생산 방법이며 CCS가 없이도 기존 연료에 비해 약 30%의 CO2 감소가 
가능하다. 석탄 가스화의 경우, 자원의 가용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이점
이 있을 수 있으나, CCS와 결합되지 않는 경우, CO2 저감 상의 이점은 
크지 않다. 

다만, 시장에서의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은 자원의 가용성, 정책 지
원 및 CO2 배출에 대한 정부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화석 연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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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수소생산은 그린 수소 생산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술과 인프라가 개발되는 동안은 가장 저렴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기존 
용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선호될 수 있다. 하지만 에너
지 시스템의 CO2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관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재생가
능한 에너지원을 통한 수소, 즉 그린 수소의 생산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
다. 따라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그린 수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EA의 전망에 따르면, 저배출 수소 생산은 2030년까지 크게 증가
하여, 2030년에 저배출 수소의 연간 생산량은 38Mt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 중 27Mt는 전기 분해 및 저배출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10Mt는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와 결합한 화석 연료를 기반으
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18). 하지만 이들 생산 프로젝트들은 비용 증
가에 따라 지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은 자본 및 금융 비용
을 증가시켜 자본 집약적인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의 자원 
조달 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림 5> 저배출 수소 생산 프로젝트 분포

* 출처 : IEA, 2023

18) I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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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와 유럽은 저배출 수소 생산을 실현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수소 생산 세액 공제(US Hydrogen Production Tax 
Credit), 유럽 공통 이익의 EU 중요 프로젝트(EU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및 영국 저탄소 수소 비즈니스 모델
(UK Low Carbon Hydrogen Business Model)과 같은 프로젝트는 그
린 수소 생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정부 차원
의 신속한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진행, 관련 규제의 명확성 제고 등을 통
해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수소 사용

전 세게 수소 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IEA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수소 사용량은 95Mt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했다. 이
러한 수소사용은 산업 및 정유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공업, 운
송 또는 발전 등의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의 수소 사용은 0.1% 미만이
다. 더구나, 저배출 수요는 총 수요의 0.7%에 불과하다19). 이는 아직도 
수소 생산 및 사용이 상당량의 CO2 배출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수소정책에서는 새로운 응용분야에서
의 수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들을 예정하고 있으나, IEA의 
조사에 따르면, 수소 수요 창출에 대한 모든 정부의 목표의 총합은 
14Mt으로, 이는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시나리오20) 실현
을 위해 요구되는 저배출 수소 사용량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19) IEA,2023
20)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시나리오(NZE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은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경로를 제시하는 규범적 시나리
오이다. 특히, IEA의 NZE 시나리오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외부의 배출량 감축
에 의존하지 않고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부문 CO2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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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30년까지 발표된 전 세계 정부의 생산 목표와 잠재 수요 

* 출처 : IEA, 2023

따라서 정부는 기존 산업에서의 수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생산공
정이 CO2 배출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기존 분야 
외에도 새로운 분야에서의 수소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산업 분야에서 저배출 수
소 사용을 강제하는 규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반면, 수소 사용을 위
한 새로운 응용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
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 표준의 채택 등과 같은 조치들이 시행
될 필요가 있다.

 

<그림 7> 수소 사용 분야별 비교 (2020-2030목표) 

* NZE =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 시나리오. 

* 출처 : I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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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 수송 및 분배

수소는 체적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액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소를 액화 또는 압축하거나 수소를 암모니아 또는 액체 유기 
수소 운반체(LOHC)와 같은 운반체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소의 수송 및 분배 방식은, 거리에 따른 경제성, 안전성에 따라 
좌우된다. 특히, 라스트 마일이 분배 측면에서의 비용의 50% 이상을 좌
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1). 

일반적으로 국내 수소 분배에는 압축 수소 트럭 운송, 액화 수소 
트럭 운송, 파이프라인의 세 가지 대안이 검토된다. 단거리의 경우 압축 
기체 수소가 가장 저렴한 반면, 300-400km 이상의 거리에서는 액화수
소 트럭 운송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다22).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은 국내 
수소 운송으로 액화 수소 트레일러 운송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림 8> 수송용 수소 비용의 진화 

21) Hydrogen Council, 2020
22) Hydrogen Counc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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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은 장거리 운송에서 선호되는데, 기존의 천연가스 파이
프라인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점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
로 약 16,000km의 수소 파이프라인이 정유 공장과 화학 공장에 수소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미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의 루르 지역 또
는 미국의 걸프 연안에는 조밀한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23). 

특히, 수소의 운송 분야는 수소의 국제무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
망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각국이 발표한 
수소 수출 프로젝트는 저배출 수소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며, 이는 수
출 시장이 수소 생산 프로젝트 개발과 실현에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24). 

<그림 9> 저배출 수소 무역 규모 전망(IEA, 2030-2040)

* 출처 : IEA, 2023

글로벌 공급망은 장거리 파이프라인 또는 해상운송에 의존할 가
능성이 크다. 파이프라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천연가스 수
송라인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러시아나 노르웨이의 천연가스에서 추출
한 저탄소 수소를 중부 유럽으로 운송하는 경우 중요한 수송방식으로 고
려되고 있다25). 

23) Ball & Weeda, 2015
24) I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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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해상운송은 액체 수소(LH2), 암모니아(NH3) 및 액체 유
기 수소 운반체(LOHC;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방식이 개
발되어 있다. 액체 수소의 경우, LNG 운송에 사용되는 기술과 유사하다
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게 기술 개선과 선박 운송용량 확대가 전망된
다. 또한 액체 수소로 운송 시에는 도착지에서 수소로의 추가 전환이 필
요하기 않기 때문에 가치사슬 다음 단계에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암모니아를 수소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들 중 가장 
잘 확립된 기술로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만, 도착지 항구에서 수소로의 추가 재변환 작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방식의 수송방식의 경제성은 항구에서의 재전환 단계에서의 추가 비용 
발생 정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메틸시클로헥산(Methyl Cyclohexane, MCH)과 같은 다양한 화합
물을 기반으로 하는 LOHC 운송은 기존 운송 인프라를 활용하고 수소를 
액체로 운송 및 저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암모니아와 마찬가지
로 탈수소화 단계에는 규모 수준의 개발과 수입 대상에서 상당한 에너지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기술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LOHC 기술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표
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26). 

결국, 어떤 해운 기술이 가장 저렴한 옵션이 될 것인지는 최종 용
도, 필요한 육상 운송, 규모 확장 및 기술 개발에 따라 다르다. 수소가 
최종 용도라면 LH2는 2030년까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성숙에 가장 
가깝고 가장 저렴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규모 확장이 비
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27).

25) Hydrogen Council, 2020
26) Hydrogen Council, 2020
27) Hydrogen Counc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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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분야의 수소경제

해양그린수소 생산

해양부문의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해양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
소 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해양그린수소는 해양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탕으로 담수화된 수소를 분해해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특히, 
그린 수소와 해양 에너지의 통합은 해양, 해양 및 육상 산업의  청정 에
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28). 

해양 신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 해양 열에너지 변환, 파력, 조력 
에너지 등을 포함하며, 각 에너지원의 잠재 발전량와 경제성은 지역별  
환경 여건과 관련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된다29). 

해양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광, 풍력 등 육상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원에 비해 아직 기술 성숙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의 
어려운 입지 여건과 높은 비용과 같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하지만,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원의 확보, 육상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원의 입지·물리적 한계, 해양산업과 수소에너지 간 시너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양 그린수소 생산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 프로젝트들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에서는 해상풍력
을 이용하여 수소 생산과 저장,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전기와 수소를 생
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Deep Purple Pilot 프로젝
트가 진행 중이며, 덴마크는 북해 상의 인공섬 건설하고 이를 여러개의 
해상풍력발전 단지와 연결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
발하려는 계획을 밝혔다30).  

28) Kumar et al., 2023
29) Pelc & Fujita, 2002
30) Lee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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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블루수소 생산

기존 해상 천연가스전을 활용하는 해양 블루수소 역시 현재의 수
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루수소
는 천연가스 단독 대비 최대 8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이 효과는 블루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포집률에 따라 달라진다31). 해양의 탄소 저장은 육상에 비해 저장 용
량 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심해 환경을 활용한 안정적인 저
장이 가능하며, 그 입지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있어 사회적 위험
이 낮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32).

수소의 국제 해상운송

글로벌 수소 공급망에서 해상운송 및 항만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글로벌 수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제 수소 무역의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 수소무역의 가장 중요한 수송경로로 암모
니아 수송선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항만은 글로벌 공급원과 현지 
생산 및 소비 시장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소의 국제무역에 대비한 수소항만의 구축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암모니아 또는 액체 유기 수소 운반체(LOHC)와 같
은 운반체를 활용한 해상운송이 활성화되는 경우, 항만은 이러한 선박들
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안과 선·하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출입 항만에서의 수소화 및 탈수소화 작업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가 요구되므로 국제 수소 공급망에서 항만의 잠재적 경쟁력은 국
가의 수소 생산 또는 수요 규모뿐만 아니라 항구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전략에는 인프라 
건설 또는 개조, 위험 관리 조치, 규정 및 표준 수립, 교육 및 훈련 등을 

31) Pettersen et al., 2022
32) Luo et 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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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것이 요구된다33).  

<그림 10> 수소항만인프라 구조도

* 출처 : Chen et al.,2023

해양산업에서의 수소활용

다양한 해양산업에 수소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원해 양식과 해양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
분해 수소생산 플랜트 및 연료전지 기술을 결합한다면, 이는 양식장에 
안정적인 청정 전력 공급을 위한 솔루션일 뿐만 아니라, 양어장에 필수
적인 산소 공급 수단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유망하게 검토된
다34).

해운 부문에서도 새로운 해양 연료 대안으로 수소나 수소 연료전
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IMO에 따르면 2012년 선박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를 차지
했으며, 이 배출량은 2050년까지 최대 2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35). 
일부 전문가들은 해상운송에서의 CO2 배출량이 2050년까지 총 CO2 배

33) Chen et al., 2023
34) Kumar et al., 2023
35) IMO, 2015



- 30 -

출량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그림 11> 전 세계 해양 선단의 총 CO2 배출량(2012-2022)

* 출처 : Hoang et al., 2023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 NOx 배출량의 최대 15%가 외항 선박
에서 발생하며, 효과적인 통제 및 예방 조치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IMO는 2030년까지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탄소배
출량을 최소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선박 연료 기준, 해운에서의 온
실가스 배출 가격의 책정 메커니즘 등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36) 

36) IMO,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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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선박 GHG 배출 감소에 관한 IMO 주요 규제 

* 

출처:https://www.imo.org/en/MediaCentre/HotTopics/Pages/Cutting-GHG-emissions.aspx

다만, 이렇게 엄격해진 에너지 효율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소의 적용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필요한 기술 개발
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해운에서 수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
소 연료 생산, 연료전지 개발, 수소 동력 해양 선박을 포함하는 전체 가
치사슬에 대한 포괄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선박 소유자의 적극
적인 투자, 항만 운영자의 적절한 항만 인프라 구축 노력, 선박 엔진 관
련 산업계와 연구계의 기술 개발 분야 협력, 국내 및 국제 규제 기관의 
일관된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37).

항만산업에서도 수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수소는 항만
을 통해 순환하는 상품일 뿐만 아니라 항만과 이에 인접한 산업인프라의 
탈탄소화 기회를 제공한다. 항만 내의 차량, 서비스 선박, 항만 기계 및 
해안 전력 시설의 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중국 
칭다오항, 일본 요코하마항, 미국 로스앤젤레스항 등 일부 항구가 그 예
이다. 이러한 수소항만은 연안에 입지한 여러 산업들의 수소 공급의 전
진 기지로서 활용될 수 있다. 

37) Hoang et al., 2023



- 32 -

(6) 정부의 수소정책 동향

탈탄소화 및 대체 에너지원 사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일반적으
로 기술의 성숙도가 낮고 수익이 불확실한 대규모 투자에 의존하는 초기 
프로젝트가 요구될 때 더욱 커진다38).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은 새로운 
에너지원 도입과 관련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거시경제 문
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경제
적·재정적 이점을 부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규제와 경제·금융 지원과 
같은 정부의 정책들은 수소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지속 가능한 경로에 대
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국가 차원의 수소전략의 수립

이러한 맥락에서 온실가스 순 제로 배출 전략을 채택한 75개국에
서는 수소를 중요한 요소로 도입하고 있으며, 2021년 초까지 30개 이상
의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수소 로드맵이나 전략을 수립했다39). 

<그림 13> 국가 차원의 수소정책 발표 동향 

* 출처 : Cader et al., 2021

38) Cader et al., 2021
39) Cader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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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정책 비전과 목표 제시 및 단계별 접근

각 전략은 각국의 수소경제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인 목표를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각국이 수립한 수소전략은 일반적으로 
수소의 가치사슬 각각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국
가 전략들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가 운송 및 산업 부문의 탈탄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장기 목표를 확정하기 위한 단기, 중기 목표를 
채택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단계를 정의하는 것을 다양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확장 및 시장기반 마련 시기(2020 초반) – 광범위
한 채택 및 시장 성숙(2020년대 후반-2030년대 초반) – 완전한 수소경
제의 구현(2030년대 이후)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0). 

수소정책의 대상으로서의 “수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각국
이 선호하는 수소 생산방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전기를 통한 수소 
생산은 모든 전략에 공통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다
만, 단기적으로 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의 출처에 대해서는 각국은 
상이한 입장을 보여준다. 상당수의 정부가 CCUS를 통해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단기·중기적 대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IEA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부 목표와 정책이 수소 공급 확대에
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비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한다41). 수소 수요의 충분한 확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산업 응용 
분야에서 수소 채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을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탄소 수소 공급 능력 개발과 수
소경제의 실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40) IEA, 2021
41)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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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수소 가치사슬에 대한 정책 및 규제 개입 유형

* 출처 : IEA, 2021

수소 수요 창출 

상용화 단계의 수소 기술이 각 산업분야에서 채택되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의 가격 격차를 조기에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므로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운송분야에서의 수소 수요 확대를 적극
적으로 추진한다. 운송분야에서 운송 분야의 경우, 대부분의 정부가 중
대형 운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수소차에 대한 관
심이 두드러진다. 국가에 따라서 해운, 항공, 철도 운송 등 타 운송 분야
에서의 수소 사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한다. 

반면, 국가 단위의 수소 전략에 반영되는 산업은 국가 주요 산업
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산업경제 발전의 전략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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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결과이다.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 경제성, 잠재적 성장가능성, 국가 
경제 또는 CO2 배출의 비중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수소 수요 창출 지원 정책 발표 및 시행 부문별 수(2021-2023)

* 출처 : IEA, 2023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가 함께 고려된다. 구매 보조금,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는 특히 운송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사용자의 수소 기술 사용에 대한 총비
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기존 기술에서 수소기술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반
면, 규제는 수소 또는 친환경 연료 사용에 대한 할당량을 부과하거나 사
용 연료 또는 배출가스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의 채택을 유도한다. 

자본 및 운영 비용과 관련된 위험 완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소 관련 프로젝트 개발자의 위험을 완화하
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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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수소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기후 전환 인센
티브(SDE++)42)에 포함시키고, CO2 배출 허용량에 대한 현재 요율과 
CO2를 지하에 포집, 운송 및 저장하는 데 관련된 비용 간의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한 Porthos 프로젝트에 21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43). 

유럽위원회도 100MW 규모의 전기분해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공동이익 중요 프로젝트(IPCEI) 계획에 수소
를 포함함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
니라, 캐나다는 청장 연료 생산시설에 대한 초기 자본 비용 장벽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청정 연료 기금을 발표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44). 

정부의 직접적 지원 외에도 공공금융기관에 의한 조치들도 시행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정부는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를 통해 수소발전기금(Advancing Hydrogen 
Fund)을 통해 생산 및 최종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수소 프로젝트에 3억 
호주달러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외에도 수소기반 제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 계약, 탄소 차액 계
약(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CCfD)과 같은 수단들도 고려되
고 있다. 독일은 이를 도입하였으며, 네덜란드와 폴란드,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정부들도 이러한 유형의 정책 수단을 도입할 것이
라고 발표하였다45).

4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기후 전환 인센티브 제도(SDE++)는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대규모로 CO2 배출을 줄이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43) IEA, 2022
44) IEA, 2021
45) IE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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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지원 및 민-관, 국제 파트너쉽 구축

상당수의 정부가 수소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기술 R&D를 지원
하고 있다. IEA에 따르면, 세계 정부의 청정에너지 RD&D 예산에서 수
소 기술 개발에 할당된 비중은 2022년에 7.5%에 이르는 수준으로 증가
했다46). 특히, 최근의 수소 기술에 대한 R&D 증가는 상당 부분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림 16> 지역별 수소 기술에 대한 정부 RD&D 지출(2018-2022)

*출처 : IEA, 2023

다만, IEA는 자금의 제약, 기술 및 시장성숙도의 차이 등에 따라 
가치사슬의 일부로 공공R&D가 집중되고 있어, 가치사슬의 병목현상을 
피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고려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47). 

한편, 정부와 업계의 협력은 강력한 혁신 프로그램의 구현을 보장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연료전지 및 수소 
산업계, 및 연구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청정수소 파트너십(The Clean 
Hydrogen Partnership)’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R&D 및 기술 시연을 
지원한다48). 

46) IEA, 2023
47)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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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에너지부(DOE)는 2030년까지 청정 수소 비용을 
80%(1.00달러/kg H2)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이해 관계자를 모아 수
소 전용 First Energy Earthshot을 출범시켰다49). 

다자간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는 지식 공유와 모범 사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간에 체결된 여러 양자 협정 외
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 간에 국제 협력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지식, 모범 사례 및 기술 개발을 공유하기 위
해 협력하는 단기 및 중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소 및 수소 유래 
연료의 무역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 국제 수소 공급망의 기반을 마
련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공유한다. 

48) https://www.clean-hydrogen.europa.eu/about-us/who-we-are_en
49)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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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수소에 대한 정부 간 협력 협정 

* 출처 : IEA, 2023

적절한 인증, 표준화 및 규제 체제 수립

수소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는 수소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또는 완화, 그리고 수소의 생산, 사용 및 국제무
역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CO2 배출이 많은 산업분야에서의 탄소 배출에 대한 기준을 수립
하거나 친환경 연료에 대한 채택에 대한 의무 할당량을 부과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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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들은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수소를 채택하도록 독려한다. 예를 
들면, 영국은 2021년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의무화(Sustainable 
Aviation Fuel Mandate; SAF)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는데, 이 법안은 
수소 유래 연료에 대한 2차 목표를 포함하여 2025년부터 제트 연료 공
급업체가 항공 연료에 지속가능 연료를 혼합하는 비율을 의무화한다50).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재정적 인센티브와 결합된다. 

이러한 점은 현재의 각 정부의 규제의 목표가 수소 시장을 조성
하고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을 반영한다. 향후 수소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확대되
겠지만, 현재까지는 수소 저장 및 사용 분야에서의 안전, 수소 인프라의 
입지 규제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기술 채택에 대한 표준과 인증의 도입은, 수소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소 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 한편, 수소 사용 확대에 따른 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도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수소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
를 확보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수소 시장 개발의 
초기 단계를 감안할 때 엄격한 규제는 규제 실패 또는 규제 단절의 위험
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시장 모니터링에 따른 점진적인 규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수소에 대한 국제 무역을 위해서도 여러 분
야의 표준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수소 생산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는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글로벌 인증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기
반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51). 이와 관련하여,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는 수소
의 생산, 전환 및 운송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기 위한 글로
벌 방법론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향후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국제 표

50) IEA, 2022
51)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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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SO는 2023년 말까지 기
술 사양을 발표하고 2024년 말까지 국제표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
다52). 

(7) 해양정책의 복잡성

수소경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해양분야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
은 특히, 한국의 정부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경우, 연안 및 해양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해양 행정 
기능을 통합한 단일 행정기구인 해양수산부를 설립하였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보전, 해양연구, 해양자
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R&D) 및 해양안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
으며, 해양경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다53). 

그러나 ' 해양'이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해양정책은 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즉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며 포괄적이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양정책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54). 이러한 맥락
에서 해양분야에서의 수소 융합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는 한편, 해양 에너지, 해양 공간 등을 포괄하는 해양자원 및 연
안 개발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이라는 특수성과 중첩되면서 정책
적 맥락의 복잡성을 가중시킨다.

52) IEA, 2023
53) 정부조직법 
54) Ch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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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검토

(1) 수소경제 프로젝트 및 정책과 관련한 연구 동향

수소경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또는 운송, 
활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분야의 활성화 프로그램과 장벽 제
거를 위한 안전규정 제정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55).

이러한 연구는 국가 및 지역별로도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Milani et al. (2020)은 호주의 자원, 용량 및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가
능한 수소 생산 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상업적 
생산을 위한 가능한 옵션을 제안하고 있다. Zhizninet al. (2020)은 환경
적 이점, 대규모 생산 잠재력 및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원자력 기반의 
수소 생산의 장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핵-수소 에너지 생성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아직 수소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소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은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에서 나올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는 수소경제 전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Brandon and Kurban (2017)의 연구에서는 대규모 저탄소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 목표와 정책 메커니즘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Falcone et al. (2021)은 그린 수소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인센티브가 주로 수소 생산 및 운송 
분야의 적용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재생 에너지 기반 수소의 산
업적 적용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의 수소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는 각 국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설명된 정책 목표, 예측 시나리오, 주
요 정책 방향 또는 내용, 정책 구현을 촉진하는 요소를 비교한다.  
Pingkuo and Xue (2022)가 수행한 연구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4개

55) Kar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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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도, 경제, 기술, 인간 행동이라는 네 가지 측
면에서 비교하였다. Moura and Soares (2023)는 수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접근 방식과 수소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자금 조달 이니셔티브의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EU, 영국, 미국의 국가 수소 전략에 대
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인구, GDP, CO2 배출량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밝히려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56). 

반면, 개별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 개선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수소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국
제 사례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Renet et al. (2020)은 호주와 
일본의 로드맵과 대조하여 중국의 수소경제 전략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수소경제 실현과 관련된 장애물을 설명하였다. 

한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구 사례도 있다. Shin (2022)은 한
국의 수소 전략을 수소 생성, 저장, 운송, 활용이라는 수소 가치사슬 측
면에서 검토한다. Chu et al. (2022)은 한국의 그린수소경제 구축을 위
한 전략적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수소정책 로드
맵과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책 속성을 조사한다. 또한 
Cheon and Kim (2020)은 독일, 영국, EU 등 주요 국가의 수소경제 지
원 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도출하였
다.

56) Cader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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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분야 수소경제 프로젝트 및 정책과 관련한 연구동향

해양분야 중에서는 해양 그린수소 생산이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주로 해양에너지원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활용하는 해양 그린수소 생산 
방식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Perez-Vigueraset 
al. (2023)은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해상 풍력 에너지에 초점을 맞춰 
해양 에너지원의 활용 가능성과 잠재력, 관련 기술의 개발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제공한다. Gondal (2019)은 수소 생산과 해상 풍력 발
전을 통합하는데 있어서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
으로 CCS와 메탄화 공정의 결합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는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도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Loisel et al. 
(2015)은 프랑스 Pays de la Loire 지역의 해양 시설과 수소 생산-저장 
시스템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러한 연구에서는 기술 발전과 인프라 비용을 고려한 해양 그린 수소의 
생산 비용과 유가 등 시장 상황 변화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한다. 반면, Kumar et al. (2023)은 양식업, 해운, 항만 등 해양 산
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맥락에서 그린 수소 통합의 장점과 한계를 분석
한다. 

다만, 해양 그린 수소와 관련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 
사례는 제한적이다. Lee et al. (2022)에서는 한국의 해양 그린수소 추
진전략과 주요국의 해양 그린수소 사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정
책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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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수소와 관련한 연구들은 수소 가치사슬 각각에서의 기술개발 동
향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연구들은 수소 관련 연구들은 특히 수소경
제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
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목표와 정책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
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연구 사례들에서, 각국은 탄소 배출 목표, 수소 관련 기술 및 
시장의 성숙도, 기타 상황적 요인에 따라 정책에 다양한 중점을 두고 있
음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정책은 정책 대상의 범위와 전략의 구체성 측면에서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57). 따라서 각 국가의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에는 일반
적으로 정책 목표, 예측 시나리오, 주요 정책 방향 또는 내용, 정책 실행
을 이끄는 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가 포함된다. 반면, 실행 시스템, 
계획의 법적 지위, 계획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양분야에서는 해상 풍력을 활용한 해양 그린수소 생산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수행되었
으나,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초점인 해양 부문의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
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은 연
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57) Capurso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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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방법론

본 연구보고서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전략의 맥락에서 
해양분야의 수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사례 비교 검토를 
통해 정책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1) 해양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 분석, (2) 주요 국가의 정책 비교 및 
벤치마크 파악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는 구성은 다음과 같
다.  

제3장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에 대한 진단

제4장 주요국의 수소정책 

제5장 정책 제언

제3장에서는 해양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수소정책을 검토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수소정책의 한계점과 개선사항을, 특히 해양분
야를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 부문에서는 현재 수립되어 진행 중인 수소정책에 대한 검토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일관되고 구체적인가? 

(2) 정책내용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가? 

(3) 이행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정책 이행을 담당하는 다양한 주
체 간의 조정은 어떻게 수행되나? 특히, 이행 프레임워크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해양 수소정책의 이행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제4장에서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수소경제에 대한 이행이 비교적 
앞서 있는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 검토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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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비전과 전략의 내용과 구체성, 정책 대상 
영역, 중점 영역, 관련 정책 유형, 추진 체계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
교함으로써 중요한 벤치마킹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양 
부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 경우 여기에 더욱 주목할 것이다. 
비교 연구는 각 국가의 개별 정책 발표, 관련 학술 문헌, 보도 자료 및 
기타 권위 있는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 한국의 수소정책에서 발견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정책 제언은 주요국의 정
책 비교 연구를 통해 개발된다. 다만, 해양분야 수소경제 실현이라는 정
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성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행정적 맥
락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의 정책 문서, 보도 자료 
및 관련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의 구현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정보, 특히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
증된 정보는 제한적이다. 더욱이,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침이 지속적으
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보고서의 향후 유용성은 변
경되기 쉬운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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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 진단

제1절 연혁 및 개요

수소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2000년대 초반부
터 뚜렷이 나타난다.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
획(2003~2012)’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등 4개 신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정
책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소 관련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포함하였다58). 그러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국가계획은 2019년까지 수립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를 혁신적 경제 성장의 중
추적 동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수소 산업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의 종합적이
고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이 수소경제의 글로
벌 리더가 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특히,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그
린수소 생산을 주요 중점 분야로 다루고 있다59).

로드맵에서 제시된 전략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실행을 위한  
입법적 기반으로서 2021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은 그 입법 목적을 수소경제 이행 촉진
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 산업의 체계적 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명시하고 있다60). 

한국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2021년에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존의 로드맵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이 계획
에는 수소생산시설,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신설·개선, 공공·민간 필
요자금 조달계획, 시장 창출을 위한 기업 및 인력 육성 등 공급계획을 
포괄한다. 

58) MTIE, 2003
59) MTIE, 2019
6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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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의 수소정책 및 프로젝트 

이하에서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수소정책에 대해 검토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하위 및 연관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검토한다. 

1. 개괄

한국의 수소경제 이행 전략의 주요 배경에는 탄소 중립의 실현,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의 수소 시장에 대한 산업적 중요성 부각, 에너지 
안보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은 ‘수소경제 전
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경제 선도’를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8>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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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주요 정책 및 프로젝트 

(1) 청정수소의 생산 

한국의 그린수소, 블루수소 생산 기술은 선진국과 4~7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
행 중이다.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활용한 부생, 추출수소의 공급 인프라
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500kW급 수전해 기술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시켜 2030년까지 10MW급 스택 개발 및 실증으로 대용량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 수전해 수소 생산 시스템 등
과 같은 그린수소,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CCUS 생산 프로젝트는, 정부 
지원 R&D 사업을 통한 실증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부족한 국내 수소 생산을 보완하기 위한 해외 청정수소 수
입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으나, 대규모 수소 수송선의 상용화 시점에 
대응하여 추진한다는 대략적 로드맵 만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청정수소
의 검인증 체계 및 국제거래소 설립을 위한 노력은 가시화하고 있다.    

(2) 운송 및 유통 

정부 주도로 수소충전소 위주의 보급망을 확대하고 있다. 충전소
는 2030년까지 전국에 660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주유소나 LPG충전소를 활용한 충전망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
나,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나 관련 규제 정
비가 과제로 남아있다. 충전소 외에도 수소공급기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배관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현재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착수에 앞서 
안정성과 영향도 분석을 실시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수소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수송용 수소를 중심으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정량검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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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 활용

모든 일상에서의 수소 활용을 목표로 수소발전, 수소 모빌리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분야에서의 수소활용 확대 계획을 포괄하고 있
다. 

발전 분야와 관련해서 석탄과 암모니아 혼합연소에 대한 민관 합
동 RD&D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기반으로 2030년까지 암모니아 혼소 
비율을 20% 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제10
차 전력 수급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 및 암모니아로 
총 전력 생산량의 2.1%, 2036년까지 7.1%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
였다. 전력시장에서의 청정수소에 대한 수요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기술의 상용화 단계에 맞춰 RPS 제도 개편 및 FIT, CfD의 도입, 탄소연
료에 대한 제세부담금 조정, 암모니아 혼소 관련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차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2028년까지 수
소차 전 차종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상용차 보급
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상용차(버스, 택시, 트럭)에 대한 연료보
조금, 렌터카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한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소차 외의 활용 분야, 발전, 연료전지 등의 분야
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R&D프로젝트를 진
행한다. 

3 이행 체계

한국 정부는 총괄적 수소경제와 관련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
기 위한 범 정부, 민-간 합동 의사기구로서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소
산업 육성에 관련한 산, 학, 연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산
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을 설립하여, 구체적인 정책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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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협력과 조정, 이행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각 세부 정책 프로그램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한다61).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의 기본 방향은 수소경제 이행의 기본
계획의 큰 틀에서 조정되지만, 각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느슨한 협력 관
계인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 한국 수소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은 탄소중립 달성 수단으로서의 수소의 잠
재력과 수소차 등 관련 산업 분야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
벌 시장 공략 기회라는 두 가지 동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한국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전략은 생산, 운송, 활용 
등 수소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하지만, 저배출 수소 도입을 통해 관련 시
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
이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청정수소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수소 활용 수요를 확대를 위한 부문별 장기정책 목표와 함께 마일스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착수 시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
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점
은 각 분야의 기술 성숙도와 산업기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
다. 기술 성숙도와 산업기반이 미약한 경우, 정부의 역할은 핵심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의 지원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반면, 이미 
상용화 기술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넘어 적극적 시장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6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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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책 분
야에서 정부 정책의 내용은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이나 사업 타당성 조
사에 국한되어 있다. 정부는 수소 인프라 펀드 등 금융·세제 인센티브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를 위한 연구에 착
수하겠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안전관리 지침 등 규제의 경우
에도 구체적인 도입할 계획의 수립의 전단계로서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한 
검토를 향후 과제 정도로 제안하는 수준이다. 다만, 가장 진전이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수소차와 관련해서는 기 도입된 전기차와 관련한 규제를 
수소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예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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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양분야 수소정책 및 프로젝트

1. 해양분야 수소정책 : 제1차 수소기본계획 반영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의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각 벨류체인별로 해양분야에서
의 프로그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수소생산 분야에서는 해양 그린수소 생산의 확대를 포함한다. 기 
조성된 연안 고정식 파력발전소와 연계한 해상 그린수소 생산시스템을 
시운전 중이며,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해상 부유식 
수소생산 플랜트 개발 등을 위한 R&D를 추진 중이다62). 

또한, 수소 해상운송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 거점으로서 수소항
만 선도사업을 2028년까지 2개소에서 시행할 계획이다63). 이 프로젝트
를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021년 11월 수소
항만 조성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수소항만은 청정 수소의 수
출입 허브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항만 내 기 건설된 LNG 기지와 
CCS기술을 연계한 블루수소의 생산과 항만내 물류 모빌리티를 수소기반 
동력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64). 이로써 수소항만에 대한 청
사진은 마련되었으나, 현재는 항만 내 LNG 개질을 통한 블루수소 생산
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초기 단계의 수소항만 구축을 위
한 시범사업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다. 

활용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논의는 수소선박의 개발이다. 주요 기
자재 개발과 소형 수소추진선박의 시험선 건조를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
할 예정이다65)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소선박 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료공급제어시스템의 개발과 관련 안전기준 및 평가, 검증기술 개

62) MTIE, 2021
63) MTIE, 2021
64)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2021
65) MTIE, 2023a ; MTIE, 20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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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역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레저선박에 대한 건조 및 실증을 진행 중이다66). 

수소선박과 관련해서는 해운산업 보다는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격이 강하며, 현재 본격적인 상용화 기
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 실증, 향후 상용화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단계이다. 

2. 해양분야 수소정책 추진체계

해양분야에서의 수소정책은 수소정책 추진의 일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수행된다. 즉,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수
소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관계 부처간의 권한 범위는 정부조직법, 
업무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부처간의 정책조정은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회의를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법·제도적 맥락에서 보면, 해양분야에서의 수소정책은 해
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를 별도의 정책 분야로 인식하고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행정기능을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존재하지만, 산
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해양산업 진흥과 과학기술 개
발 등의 분야에서 중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상 및 인프라의 개발에 있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
수산부가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상 및 연안에 입지한 
해양수산산업의 진흥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67). 

66) MOF, 2024
67) 정부조직법 

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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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해양분야 수소정책의 평가와 과제

해양분야는 기본계획에서 전체의 수소 가치사슬의 틀에서 부분적
으로 반영된다. 또한 관련 부처의 하위 계획에서도 일부 분야를 구체화
할 뿐이며, 해양분야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범정부적 전략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양부문은 수소경제의 전반적인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수입에 의존적인 수
소 공급여건, 육상의 산업과 발전 입지 개발의 한계, 조기 기술 격차 해
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
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및 에너지ㆍ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4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
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책 내용 관계 부처

- 해양그린 수소 생산 확대 산업부/해수부

- LNG 개질 + CCS 활용한 블루 수소 생산 산업부/해수부

- CCS 기술 조기 상용화 산업부/해수부/과기부

- CCS 입지 확보 산업부/해수부/외교부

- 수소항만 구축 해수부/산업부/국토부

- 암모니아/수소 운반선·추진선 개발 산업부/해수부/과기부

<표 2>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해양분야) 이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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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부문의 기술 수준 

 

* 출처 : Lee et al. (2022) 

또한 해운, 항만 등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연안 및 해상에 입지한 
산업들의 수소 사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책 대상이다. 이러
한 영역들은 해양 자원의 개발과 이용, 해양 환경과 생태계, 연안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수소경제 전략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해양분야를 별
도의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목표영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양분야 수소정책을 정책대상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본계획에 반
영된 요소를 중심으로 개별 하위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정책 목표와 전략의 구체성과 실행 수준은 부문별로 상이하
다. 해양 그린수소의 생산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구축, 수소항만의 구축, 
수소선박의 개발 등 분야는 국가 전략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되어 있으
며, 하위 계획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수소항만 구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항만 조성방
안’을 수립(2021.11)하였다. 수소선박과 관련하여, 산업부의 ‘K-조선 차
세대 선도 전략(2023.11)68)’과 해수부의 ’2024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Greenship-K) 보급 시행계획(2024.1) 69)'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점은 
국내 생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 운송을 통해 해외에서 수

68)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2023.11)’에는 암모니아 선박 및 수소선박의 상용화 
기술 확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기술 확보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69) ’2024년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보급 시행계획'에는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 선박수소연료전지 설비 기준 
마련,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핵심기자재 시험평가기준 개발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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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수입해야 할 필요성과 한국 경제에서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일부 분야는 아직 대략적인 방향만 정립된 단계에 머물러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표 3> 은 해양수소정책 분야별 정책 목표와 전략의 구체성 정도
를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주관적이며 대략적일 뿐만 아니라 관
련 정책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전 논의를 기반으로 해양분야에서의 정책 개선 사항을 발견하기 위한 통
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다.  

* (+++++) 구체적인 목표와 마일스톤 설정되었고 연간계획과 투자계획 확정

  (++++) 구체적인 목표와 마일스톤이 있으나 대략적인 계획만 존재

  (+++) 대략적인 목표와 마일스톤이 제시, 이행 시기가 불확실한 모호한 계획

  (++) 대략적인 정책 계획 존재

  (+) 제1차 기본계획에 미반영

정책

부문
정책 내용 평가

수소

생산

ž 해양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청정 수소 생산

ž 연안, 항만, 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생산

+++

++

수소

공급망

ž 해상을 통한 수소 수입 루트 확보

ž 수소 해상운송 기술 개발

ž “해상운송-항구-최종소비자”를 연결한 수소 전달 

경로 구축

++

+++

++

활용

ž 배송

ž 포트

ž 수산업

ž 섬의 전력과 난방 공급

+++

+++

+

+

수요

창출

ž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ž 연구개발 및 실증에 대한 보조금 또는 정부 프로젝트

ž 규제

++

+++

++

<표 3> 한국의 해양분야 수소정책의 분야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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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야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정책 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R&D 및 실증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협업과 
고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을 총괄하고 개별 부처가 전체 프로그램의 조정과 실행을 각각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이 구분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실행의 효과적인 수
행을 위해서는 양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수소 활용 분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관계는 보다 
복잡한 역할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수산을 제외한 해양산업의 
경우, 양 부처의 정책 대상 영역의 중첩이 발생한다. 특히, 수소선박 분
야에서 이러한 복잡성이 두드러지는데, 일반적으로 수소선박의 건조 부
분에서는 산업부가 수소선박의 운영과 활용 측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
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형 선박과 기자재 분야에 있어서는 
그 역할의 분담이 모호하다. 

수소항만과 수소 생산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발과 건설 분야에서
도 이러한 복잡성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해양플랜트의 설계와 건조 분야
의 정책은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해양플랜트의 운영 측면에서는 해
양수산부가 주도한다. 해양 그린수소와 관련해서는 기반이 되는 해양에
너지원에 따라 역할이 분담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재생에너지 중 해
상풍력은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으나, 나머지 파력, 조력 등에서는 해양
수산부가 주도하고 있어, 두 부처 간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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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국의 수소정책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수소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
책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독일, 일본, 미국의 주요 3개국의 사례를 검토
한다. 이들 국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소 이니셔티브(H2I)에 소속되어 있다. 수소이
니셔티브는 국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수소 기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자발적인 다정부 이니셔티브이다70). 따
라서 이들 국가는 강력한 기후 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 개발 및 
배치에 대한 공통 정책 동인을 공유하는 한편, 세부적인 정책 강조점과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은 상이하게 채택된다71).

제1절 독일

1. 개괄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목표로 재생 에너지로
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수소정책도 이러한 맥락의 일
부로 추진되고 있다. 

독일의 수소정책은 초기에는 독일정부 산하 수소연료전지기술기구
(NOW)에서 주도한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을 위한 국가혁신프로그램
(NIP)에 의해 추진되었다. 독일의 국가차원의 수소전략은 2020년에 채택
되었다. 2026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NIP II’는 운송 부문에서의 수소의 
활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가 수소전략은 운송 분야에 국
한되지 않은 포괄적인 수소 활용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다72). 

70) IEA, 2023
71) Vijayakumar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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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2023년 수정된 국가 수소전략은 수소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운
송 및 에너지 부문 전반에서 CO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독일의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국가수소기본전략의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이 전략에 기초하여 독일 정부는 전력 부문과 철강을 포함한 산
업 분야의 수소 수요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나 가스 
발전소의 수소 도입, 수소발전소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는 개정된 열병합
발전법, 재생 에너지법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73). 

또한 각 산업분야별로  수소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RD&D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철강 생산의 탈탄소화와 재생 가능한 수소 사용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이 승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Reallabore der 
Energiewende’와 같은 프로그램은 수소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
하는 산업 실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74).

신뢰 가능한 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이러한 보
조금 정책 외에도 중공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
액탄소계약(CCfD)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 차액탄소계약 
제도 하에서 기업은 배출량과 CO2 배출 톤당 발생하는 추가 추정 비용
을 기준으로 경매에 입찰하며, 정부가 추가 추정비용을 낙찰자에게 지불
하게 된다75).

72) Vijayakumar et al., 2022
73) IEA, 2023
74) IEA, 2023
75) I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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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배경

• 에너지 안보

•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 기후 목표 달성

정책

대상

암모니아, 메탄올 또는 합성 연료와 같은 수소 및 

그 파생물

전략 1 충분한 수소 가용성 보장

(1) 수소 생산 규모 확대: 

  - 2030년까지 그린수소 생산을 최소 10GW(현재의 두 배 

수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2) 안정적인 수소 수입 공급망 구축 

  - 파이프라인, 선박 등을 활용한 운송망 구축, 수입원 다

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추진

전략 2 효율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

(1) 국가 수소 인프라

(2) 유럽의 수소 백본 네트워크

(3) 유럽 외 국가로부터의 수소 수입 인프라

- 수소의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전략 3 수소 활용 확대

<표 4> 독일의 수소기본전략(2023년 수정 전략)의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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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분야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음영처리

3. 추진체계

수소기본전략의 이행에서 연방 교육연구부, 경제부, 교통부는 각
자의 권한 범위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 교
육연구부는 수소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생산, 저장, 운송 
및 효율적인 활용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반면, 경제부는 에
너지 전환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연구 기관이 산
업 규모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통부는 
특히, 다양한 운송 부문의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각 부처의 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수소
조정 사무소(Die Leitstelle Wasserstoff)를 운영한다. 수소 조정사무소
는 국가 수소전략 이행 과정에서 각 정부부처 지원, 독일 국가 수소 위

구분 주요 내용

(1) 산업 분야 

   - CCfD , IPCEI 프로젝트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

(2) 교통 분야

   -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항공, 해상교통 등

(3) 전력 분야 

   - 발전원료의 수소전환 지원, 

   - 전해조의 폐열전위 활용

전략 4 효과적인 프레임워크

(1) 계획 및 승인 절차와 관련된 규제 장애물 감소

(2) 지속가능성 표준 및 인증

(3) 연구, 숙련된 인력 확대를 위한 혁신과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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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권고안 공식화, 국가 수소전략 이행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최종적인 수소정책 조정·결정은 수소 관련 국무위원회에서 이루어
지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국가 수소 위원회(Nationaler 
Wasserstoffrat)가 설립되었다. 국가 수소 위원회는 정부 소속이 아닌 
산업, 과학 및 시민 사회의 고위급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수소 전략의 이행 및 추가 개발을 위한 제안과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76).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원 프로젝트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소 파일럿 사무소(Hydrogen Pilot Office)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76) https://www.wasserstoffrat.de/en/



- 65 -

제2절 일본

1. 개괄

일본은 2017년 수소기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hydrogen 
society"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수소 기본전략은 
국가차원에서 수립된 세계 최초의 수소 전략이다. 

일본의 수소기본전략은 에너지 자급 문제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 목표라는 환경적, 경제적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7). 따라서 수소기본전략은 2050년까지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과 실천 방안을 포괄함으로써 하향식 수소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
한 큰 틀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주요 정책 내용 

2023년 6월에 개정된 기본전략에서는 2030년과 2050년 목표를 
유지하면서 2040년 약 1,200만톤이라는 새로운 수소 도입 목표를 설정
했다. 공급비용에 대해서는 수소기본전략에 그린혁신기금 활용, 기술개발 
선진화, 수소기본전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대책을 동원해 수요 진작과 
민간투자 촉진 등을 통해 공급비용을 더욱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
다.  

개정된 기본전략은 기존 전략과 달리, 일본 국내 수소시장의 확대
의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의 전환을 보여준다. 기존 
전략은 일본 국내 수소 시장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2023
년 수정 전략에서는 국내 시장의 규모의 한계를 고려하여 세계 시장으로
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77) Vijayakumar et al.,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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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개정된 기본전략은, 시장의 확장성이 전망되면서 
일본 기업의 기술적 우위가 확보된 분야들을 핵심영역으로 지정하고 있
으며, 핵심분야에는 수소 생산 및 공급망 구축, 탈탄소 발전, 연료전지, 
수소 직접 사용, 수소화합물 사용 등이 포함된다78). 특히, 수소 응용 분
야, 특히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수소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는 점에서 수소전기차에서 수소 사용으로 초점을 전환함을 시사한다79).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호
주와 일본 간의 액화 수소 공급망 프로젝트에 2,200억 엔(일본 엔)(~17
억 달러)을 지원한다. 

또한, 수소 분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탄소 수소나 암
모니아를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와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가격차를 기반으로 하는 CCfD를 도입할 예정이다80). 또한 
이 외에도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해 수소 및 암모니아 제조 저장 프로젝트
에 대한 출자와 채무 보증 및 다양한 공적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을 검토
하고 있다81).

2023년 6월 개정된 현행 일본 수소기본전략의 내용은 <표 5>과 
같다. 

78) 경제 산업 부장관 [METI] , 2023
79) IEA, 2023
80) IEA, 2023
81) METI, 2023

구분 주요 내용

정책대상 수소 및 암모니아 또는 합성 메탄, 탄소 재활용 제품 등

배경

• 안전한 에너지 공급

• 국제 산업 경쟁력 강화

•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표 5> 일본의 수소기본전략(2023년 수정 전략)의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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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전략 1 수소사회 실현 가속화

(1)  수소 (암모니아 포함) 도입 확대

  - (2030년) 300만톤 → (2040년) 1,200만톤 → (2050년) 2,000만톤 

(2)  수소공급 비용 저감 

   - 2030년 약 334엔/kg → 2050년 약 222엔/kg(가스 화력 이하)

(3) 수요 창출 

   - 발전, 연료전지, 열 및 원료 이용 등 분야에서의 수소

수요 확대 지원

(4) 대규모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인프라 정비

(5) 지역 차원의 수소 사회 모델 확산

(6) 연구개발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전략 2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1) 수소 생산 및 공급망  

  - 수전해 장치의 비용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유래 수소의 

경제성 확보, 

  - 수전해 분야 신기술 개발

  - 국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해외 파트너십 구축

  - 국제 표준 책정에 기여

  - 수소 전용 트레일러 등 국내 운송망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 수소의 국내외 해상운송 조기 실현  

(2) 탈탄소형 발전

  - 대형 가스터빈을 활용한 수소 혼소 발전 기술 선도 

  - 수소발전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3)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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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 연료전지의 국제경쟁력 획득

  - 차량, 선박, 철도, 항만 하역기계의 연료전지 적용 

  - 수소스테이션 확대·정비, 가정·업무·산업용 연료전지 

(4) 수소의 직접 이용 

  – 철강, 화학제품, 수소연료선

(5) 수소화합물의 활용 

  – 연료 암모니아, 카본리사이클 제품 

전략 3 수소 활용의 안전성

수소 이용을 촉진하는 규제환경 조성

인증, 검사 기반, 인재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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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국

1. 개괄

미국은 탈탄소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 부문에 청정 수소를 
채택하기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the US National Clean Hydrogen Strategy and 
Roadmap)을 채택하였다. 

미국의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은 산업 및 운송과 같은 부
문의 주요 응용 분야를 목표로 하고,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
써 청정수소의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및 최종 사용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주요 전략을 포함한다. 이 전략은 인프
라 투자 및 일자리법(초당적 인프라법; BIL)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소 3년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이다82).

2. 주요 정책 내용

미국의 수소전략은 2035년까지 저탄소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및 소비를 촉진을 위한 사항들을 포괄하며, 정책 입안자, 업계, 규제 기
관 및 기타 관계자의 다각적인 협력적 조치들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수소정책은 재생가능 에너지 및 원자력 기반의 그린수소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 기반의 CCS 결합 형태의 수소생산까지 포괄하
는 “청정”수소를 정책대상으로 강조하며, 대규모 R&D 지원을 통해 전기
분해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로드맵에서 미국 정
부는 여러 응용 분야 및 부문에서 시장 장벽과 복잡성을 줄여, 수소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 및 성능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82) 에너지부 [DOE],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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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표 6> 와 같다.

구분 주요 내용

비전
탄소 제로 미래와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공평한 경제를 

위한 저렴한 청정 수소

전략

(1) 전략적이고 영향력이 큰 최종 용도 확대

· 산업 응용 분야: 화학, 제강, 산업 열

· 운송: 중대형 차량, 해상, 항공, 철도

· 전력 부문 애플리케이션: 그리드 서비스, 백업 전력 

및 장기 에너지 저장

(2) 청정수소 비용 절감

수소 생산 비용

· 2026년까지 - kg당 2달러

· 2031년까지 - kg당 1달러

온보드 스토리지 비용

· 2030년까지 - kWh당 9달러(700바) 배송 및 분배 비용

· 2030년까지 - kg당 2달러

(3) 지역 네트워크 중심

지역 청정 수소 허브

· 사용자 근처에서 대규모 청정 수소 생산 

· 개발 시작 

경제적 이익

· 경제를 위한 좋은 일자리와 세수 창출 

· 수소 생산자와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

<표 6> 미국 국가 청정 수소 전략 및 로드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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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보조금,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된다. 정부 
R&D 프로그램 중 하나인 Hydrogen Shot은 수소 운반체, 온보드 저장 
시스템, 액체 수소 및 막-전극 어셈블리를 위한 이송 및 연료 공급을 포
함한 R&D 분야에 4,700만 달러가 지원함으로써 2031년까지 청정 수소 
비용을 kg당 1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83). 

특히, 지역 네트워크와 관련한 주요 프로젝트는 청정수소 허브 프
로그램이다. 수소허브는 청정 수소 생산자, 잠재적 청정 수소 소비자, 근
접한 연결 인프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말한다84). 2022년 발효된 인플
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 청정수소 허
브 프로그램에 지원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IRA는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생산에 대한 강력한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이 법에는 수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청정 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수많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
히, 청정 수소 생산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2033년 이전에 착수
되는 청정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10년간의 세금 공제를 부여하는 
새로운 청정 수소 생산 세액 공제(45V)이다. 45V 세금 공제 외에도 수
소 생산, 투자 또는 관련 장비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제공하
는 기타 세금 인센티브도 포함한다85).

83) DOE, 2023
84) DOE, 2023
85) I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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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목표

Hydrogen Hubs 

development
$ 8 billion

대규모의 청정 수소 생산과 근

접한 최종 사용 가능성 확대

Electrolysis R&D $ 1 billion
전기분해 기술의 효율성과 비용 

효과성 향상

Manufacturing & 

Recycling R&D
$ 500 million

청정 H2 장비 제조

효율성 향상 프로젝트 지원

핵심 부품에 대한 국내 공급망 

지원

<표 7> 미국의 수소 분야 투자 계획(~2026) 

* 출처 : Moural and Soares (2023)

3. 추진체계

미국 국가전략 및 로드맵은 범정부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태스크포스(Hydrogen Interagency Task 
Force; HIT)을 구성하는 사항을 포함한다86). 

또한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한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총 100
건 이상의 구매 약속을 한 80개 이상의 기업 회원사로 구성된 퍼스트 
무버 연합(First Movers Coalition)을 설립하였다87).  

86) DOE, 2023
87) https://www.hydrogen.energy.gov/interagency

기관명 역할

Department of 

Agriculture

- 농업 생산자 및 지역 소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보증 대출 및 그랜트를 제공하는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실행

<표 8> 미국의 수소전략 이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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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역할

- 농업 장비에 대한 청정수소 사용 확대

Department of 

Commerce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수소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송, 전달 저장을 위한 데이터 제공

- (국제무역청) 수소 수출시장을 위한 국내 공급망 개발

- (경제발전청) 지역 산업 발전, 인력 개발 및 훈련 

등을 위해 지역 연합에 보조금을 제공

Department of 

Defense

- 휴대용 및 보조 전력, 전술 차량, 고정식 애플리케이션 

및 중요 인프라를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한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에 관한 R&D

Department of 

Energy

-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 분야 선도 기관으로 가치 

사슬 전반을 포괄하는 RD&D 주도(BIL을 통해 지역 

청정 수소 허브에 80억 달러, 전해조 개발에 10억 

달러, 청정 수소 제조 및 재활용에 5억 달러 등 청정 

수소에 95억 달러를 투자)

- 운송, 산업, 에너지 저장, 발전 등 여러 분야의 수소 

공급관련 RD&D

- 저장 및 응용 분야와 안전, 코드 및 표준 개발

Department of 

the Interior - 해양풍력 및 해양 에너지 활용 

Department of 

Labor

- 수소 가치사슬에 관련된 좋은 일자리 및 공정한 고용 

기회 촉진

- (산업안전보건청) 대규모 수소 저장 등에서의 근로자 

안전 보장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연방교통국) 연료전지 버스 및 수소충전소 시범 사업

- (연방고속도로관리국)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연료 

공급로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 (해양청) 부두 측 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 및 수소 및 

연료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선박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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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hydrogen.energy.gov/interagency

기관명 역할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청정 수소 생산 및 사용에 관련된 규제 제정

- 수소 차량 및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실행.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우주 응용을 위한 수소 및 연료 전지 기술 개발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중소기업 혁신 연구(SBIR)/중소기업 기술 이전(STTR)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 및 상용화 자금 제공.

State 

Department

- 국내 및 해외의 수소 산업 확장을 위한 외교적 지원 

및 기술 지원.

- First Movers Coalition을 통한 기업들의 청정 수소 

수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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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 3국의 수소정책에 대한 비교

독일, 일본, 미국 정부는 수소가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
요한 요소라는 공통 인식 하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 목표를 채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
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 계획이 제시되는 것은 정부가 수소 시
장의 환경 이슈 해결의 가능성, 잠재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
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공통적인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의 정책 방향과 그 수단은 상당한 공
통성을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의 동인과 사회·정치적, 산업·경제적 
맥락의 차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핵심영역으로 설정되는 분야와 세부적 
정책 수단의 채택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1. 정책 동인 및 목표

독일, 일본, 미국 3국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수소를 도입은 탈탄
소 목표의 실현,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가지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것으
로 보인다. 양자 중 어디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 추진하는지는 환경 목
표에 대해 그 사회와 정부가 얼마나 엄격한 가치를 부여하는지,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맥락,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국내 시장환경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
기가 수소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국 정부의 정책은 수소의 생산부터 운송과 저장, 활용, 포괄하
는 수소 가치사슬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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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세부적인 생산과 수요 확대에 대한 각 분야별 목표, 시장 및 
산업 환경, 기술의 성숙도 등에 따라 핵심 타깃 분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수소 사용 확대에서 핵심 분야의 발굴과 관련하여 살펴보
면, 독일 정부는 수소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대안이 없는 분야

개발 목표 정책 대상 핵심 분야

독일
10 GW of electrolysers by 

2030

Electrolysis 

(renewable)

Aviation 

Electricity

Industry

Refining

Shipping

Transport

일본

Hydrogendemand

- 3 Mt by 2030

- 12 Mt by 2040 

- 20 Mt by 2050

- 1% of the gas supply in 

existing networks with 

synthetic methane by 

2030

Hydrogensupply

- 15 GW of electrolysis 

globally

Electrolysis

Fossil fuels 

with CCUS

Buildings

Electricity 

Industry(steel)

Refining

Shipping

Transport

미국

10 Mt of “clean” hydrogen 

by 2030

20 Mt by 2040 and 50 Mt 

by 2050. 

Electrolysis 

(renewable,

nuclear, 

Fossil fuels 

with CCUS)

Chemicals

Steelmaking

Industrial Heat

Transportation

Regional 

Hydrogen Hubs

<표 9> 독일, 일본, 미국의 수소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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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명시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 시
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로 정책 목표를 전환함에 따라 시장 확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요 분야는 수소를 도입함으로써 탈탄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접
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정책 목표의 설정의 측면에서 보면, 각 국은 모두 청정 수소의 공
급 목표와 중장기 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수요 측
면에서 수소 사용 확대를 위한 방향성과 이를 위한 정책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수소 사용에 대한 목표는 구
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은 2030년까지 기존 네트워크의 가스 공급량의 1%를 합성 메탄으
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88).

2. 정책 수단

세 국가 모두 국가 수소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
을 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은 재정적 인센티브
로, 정부 구매, 보조금, 세금 공제 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금융지원 조치
는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문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
되었다89). 

수요 창출을 위한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저해하는 기존 규제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제무역 관련 규제, 안전 확보 기준, 검사인증 도입, 기반
시설 입지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간략한 방향만 제시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수소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88) METI, 2023
89) I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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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인센티브 독일 일본 미국

Grants

실행

여부

√

(In force)

√

(In force)

√

(In force)

대상 생산자 전체 가치 사슬

지원

내용

- ‘ThyssenKrupp Steel 

Europe’의 철강 생산의 

탈탄소화 및 재생가능 수소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550 

백만 유로(~5억 7.900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14억 5천만 유로(~15억 

3천만 달러)의 조건부 지불 

메커니즘을 승인(‘23)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

기구(NEDO)는 호주-일본 

액화수소공급망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200억 

엔(~17억 달러)를 투자(‘23)

- 지역 청정수소 허브에 대한 

지역 요청 시작(‘22.9)

- 6~10개 수소 허브 구축에 

70억 달러 지원 예정

Tax 

incentives

실행

여부

√

(In force)
-

√

(In force)

<표 10> 3국의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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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인센티브 독일 일본 미국

대상 생산자/최종 소비자 생산자

지원

내용

- 재생 가능한 전기로 생산된 

수소에 대한 청정 전력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 

면제 

- 모든 전기 및 수소 자동차에 

대해 10년 동안 유통세 

면제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2022.8) 

: "청정 수소(수소 생산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USD 0.6-3/kg H2)“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10년간의 

세금 공제

- 콜로라도주, 일리노이주

: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저배출 수소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를 

위한 법률 입법

Loan 

guarantee

s

실행

여부
- -

√

(I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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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인센티브 독일 일본 미국

대상 - - 전체 가치사슬

지원

내용

- -
- 저배출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보증에 400억 

달러 규모의 가용 부채 자본 

활용가능

- DOE는 유타주의 저배출 

수소 저장 프롤젝트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 

지급(‘22.6)

Contracts 

for 

Difference

(CfD)

실행

여부

√

(In force)

√

(Announced)

-

대상 생산, 운송 및 최종 사용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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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인센티브 독일 일본 미국

지원

내용

-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중공업 기업에 

대해 CfD 적용 발표(‘23.6)

- 기업들은 배출량과 CO2 

배출량 1톤당 발생하는 추가 

추정 비용을 기준으로 

경매에 입찰하고, 정부가 이 

차액을 낙찰자에게 지급. 

- 탄소 가격 벤치 없이 재생 

가능 수소와 화석 연료 기반 

수소의 가격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CfD 제도를 

도입할 예정

기타

 H2 Global programme

- 수소 기반 제품에 대한 10년 

구매 계약 (총 9억 유로 

수준 예산 투입 전망)

Green Innovation Fund

- 대규모 수소 및 파생상품 

공급망, 철강 생산 및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에 2조 

엔(미화 16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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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목적 대상 진행경과 기준

일본
Basic Hydrogen 

Strategy

Regulatory, 

access 

to public support 

Hydrogen, 

hydrogen-based 

fuel

Under 

development

Production with 

emissions 

intensity <3.4 g 

CO2-eq/g H2

미국

Clean Hydrogen 

Production 

Standard; 

Tax Credit

Regulatory, 

access 

to public support 

Hydrogen
Under 

development

Production below 

certain emissions 

intensity levels 

(<0.45, 

0.45-1.5, 

1.5-2.5, 2.5-4 g 

CO2-eq/g H2) 

eligible for 

different levels 

of investment tax 

credits support

<표 11> 기존 및 계획된 규제 프레임워크 및 인증 시스템



- 83 -

세 정부 모두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의 수소생산 기술과 인프라 여건이 국제협력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미
친다. 특히 수소 수입을 강요받는 일본과 독일은 안정적인 국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해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수소 응용 분야의 해외 시장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3. 이행체계

각 정부의 수소전략은 범정부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가진다. 국가 전략의 큰 틀에서 각 부처가 해당 분야의 정책과 프
로그램을 주도하되, 큰 틀에서의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체계를 갖
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국가 수소전략에서 관계기관을 통합한 
수소 부처간 태스크포스(Hydrogen Intergency Task Force; HIT)의 구
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략의 실행 과정, HIT의 활동 본격화에 따라 관
계기관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유사하게 독일의 경우도 수소 
조정사무소와 수소 관련 국무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간 정책과 프로그
램의 조정, 국수소기본전략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
본의 경우에도 재생 가능 에너지, 수소 및 관련 문제에 관한 각료회의를 
통해 국가 수소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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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분야 수소정책

3개 국에서 해양분야에 대한 별도의 국가 차원의 전략이나 정책 
목표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해양분야 관련 사항이 개별적으로 국가 
전략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의 운송과 응용분야에서 부분적이지만 
해양분야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수소 공급망 구축과 응용 분야에서 해운과 
항만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수소의 해외 도입 여건과 
자국의 해운 및 조선산업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에서 발
생하는 것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30년 까지 수소 수입은 주로 선박
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전략에서 해상 운송을 위한 선박
과 항만 인프라의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
한 수소 및 연료전지의 도입 확대를 위한 지원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
고 있다. 

유사하게 일본도 해상운송을 통한 수소의 국제 공급망 구축을 강
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소 운반선, 연료 전지 및 수소 연료 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항만 하역기계의 연료전지 적용을 국가 전략에서 명시하
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발표한 '국제 해운 무배출 로드맵'에서도 
2028년까지 1세대 무공해 선박 도입을 목표 발표한 바 있다90). 2022년 
2월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일본으로 액화 수소 수송에 성공한 바 있
다91).

 반면, 해양 그린 수소의 생산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
으로 다뤄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을 
프로젝트의 계획 및 승인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92)  

90) IEA, 2021
91) IEA, 2022
92)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German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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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된 한국의 수소정책의 과제를 해소하
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수소정책은 해양분
야의 종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의 부재, 부처간 협업체계의 복잡성, 
효과적 정책수단의 미흡 등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 일본, 미국 정책의 비교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참조하여 개발된 다음의 정책 조치들을 제안한다. 

1. 해양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및 로드맵 개발

해양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수소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정책 개발은 연안과 해양을 하나의 정책 단위로 인식함으로
써, 각 분야 간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관
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여러 정책수단을 여러 인과관계의 맥락 속에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소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인프라의 입지로서 해양과 연안이 중
요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연안과 해양환경, 연안 지역의 경
제와 지역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의 수소정책에서
는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과 수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전략만을 강조
할 뿐, 여기에 수반되는 해양과 연안 자원의 개발과 환경의 문제, 연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리에 대해서는 균형있는 시각을 견지하
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 자원의 개발과 환경이라는 중요한 
가치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해양분야의 통합적 수소전략은 해양산업 분야 간의 가치사
슬을 전반적으로 다룸으로써 관련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
다. 국제 수소 해상운송을 전제로한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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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친환경 해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선, 해운, 항만 간의 서로의 
관계성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수소경제전략에서 청정 수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할 해운과 항만에서의 수소 활용 확대는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서 국가 전략에서 중요하게 반영되
어 있다. 하지만, 조선, 해운, 항만에서의 수소경제 촉진전략은 서로 긴
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해운·항만-조선
으로 연결되는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효과적인 수소 도입을 제한할 수 있
다. 그린선박의 상용화의 제약 중 하나로 해운선사가 배제된 조선소 중
심의 친환경 선박 기자재 개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
다93).

무엇보다 해양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목표를 제
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 수단들을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에 맞춰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분야 정책 목표에는 해양 그린수소의 공급 목표, 해
양산업과 도서 및 연안지역에서의 수소 도입과 이를 통한 탈탄소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의 목표 설정은 저배출 수소 및 수
소 기반 연료 시장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기존 응용 분야
에서의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새로운 분야에서는 저배출 수소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94).

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 수반되는 해양 및 연안 개발
에 따른 해양 및 연안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분야도 포괄할 필요가 있
다. 수소 인프라의 안전 문제, 해양 및 연안의 인프라 개발 시 환경영향
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어촌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 목표와 필요한 정책 조치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분야별 
기술 및 정책적 지원 조치들이 나열되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93) Lee & Nam, 2017
94) I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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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정책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
존 정책의 중복, 불일치를 극복하고 비효율성을 제고하며 정책 간의 시
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정책 이행 프레임워크 개선: 범정부적 접근 방식 강화 

현재 한국의 경우,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해 심의 조정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관련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에서 지명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소경제위원회
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따라서 최고 의사결정권자 수준에서의 조정
을 위한 체계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업과 조정이 이루어져
야 할 실무단계에서의 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적 채널이 존재
하지 않는다. 

더구나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는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의 필수적 
요건이지만, 심의 권한은 있으나 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한은 없기 때문
에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미미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실제
로 부처 간의 정책간 조정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이나 국
무회의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해양분야의 관계 부처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실무 단계의 조정기구의 부재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약할 수있다. 
부처 정책 간의 조정과 조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정책 
또는 프로그램간의 중첩에 따른 혼선 및 자원 투입의 비효율, 관련 정책
간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이 의
도한 효과를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각 부처가 조정과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각자의 명확한 권
한 범위 내로 정책 대상 범위를 소극적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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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는 수소 가치사슬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분야에서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이슈나 프
로그램별로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의 경우,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
요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인력이나 재원의 투입없이 즉각적으로 시행가
능하다, 다만,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처
간 이해가 첨예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정이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으로서, 관련 부처 실무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단
과 같은 형태의 통합 실행조직의 설립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는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3. 정부 대책의 다양화 및 확대

IEA에서는 탄소 순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조치로서 
전략과 로드맵 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신호 수립, 수소에 대한 상업적 수
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투자 위험 완화, R&D 및 지식 공유를 촉진, 
적절한 인증, 표준화 및 규제 확립을 제안하고 있다95). 수소경제 이행에 
있어서 선두에 있는 독일, 일본,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관련 정책과 입법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 수소경제 도입
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민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 진

95) IEA,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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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인 정책 조치는 주로 기술 혁신 노력에 대한 보조금 제공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규모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독일, 일본,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경쟁국들이 보다 강력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소의 공
급과 사용의 확산은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확산, 인프라의 규모화를 통한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 하지만, 시장의 미성숙에 따른 투자규모 확대
의 제약, 기술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위험 등은 민간의 투자
의 걸림돌이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 조치들
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규제 완화와 같
은 비재정적 조치 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 보조금, 세금 공제, 투자에 대
한 지급보증, CfD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정부지원 플랫폼 구축

이와 병행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단일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수소정책은 국가 전략의 큰 틀
에서 이행되고 있으나, 각 프로그램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수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분야에서는 연구개발과 관려한 프로그램들이 해양수산
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정보제공 및 참여 신청 채널이 필요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Hydrogen Pliot Office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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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와 산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그린 에너지로의 전
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는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이 현 세대가 직면한 가
장 긴급한 과제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그린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
며,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 또한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
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적인 한계와 
정책의 연계성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해양분야에서의 수
소경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효과적인 조율과 시
장 조성,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해양분야는 수소의 생산과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며, 
특히 한국의 수소 공급의 해외 의존도와 국내 생산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더 커진다. 해양 산업 뿐만 아니라 연안 및 해상 산업의 수
소 사용은 해양 자원 개발과 보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우, 해양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정책 분야로 인식하
고 관련된 행정기능을 통합한 해양수산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독특한 정
책적, 행정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해양분야에서 수소의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의 수소정책에서 해양분야는 부분적으로만 반
영되어 있으며,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 여전히 다뤄지지 못한 채 남아있
다. 또한 관계기관간의 권한의 중첩 또는 역할분담의 모호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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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실행에서의 제약이 있다. 

따라서 해양분야의 수소경제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
행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일관된 로드맵과 전략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해
양분야에 특화되고 중요한 정책 과제들을 종합한 로드맵의 수립을 통해, 
정책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수행은 범정부적 접근방식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행 체계에 대한 고민이 병행될 필요가 있
다. 또한 청정 수소의 공급과 수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 비재
정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정책을 앞서 시행하고 있는 독일, 
일본, 미국 등과 같은 선도국가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개선과 부처 간 협력 강화가 결합될 때 한국은 수소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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